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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교분리의 원칙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제시되었으나 우리의 헌정사를 돌이켜 볼 때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

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의 정교분리원칙에 관한 논의는 다

분히 정치적인 수사에 기초한 담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

어서 세계적인 종교의 부흥현상,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정치

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교분리와 관련된

개별주제나 외국의 제도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진척된 것으

로 보여 진다. 그러나 정교분리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서구 국가들의 경우 개별국

가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교분리원칙은 동일한 양태로 발전하지는 않았

고, 또한 기독교라는 단일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서구와 달리 다종교국가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의 정교분리모델을 서구의 특정한 모델을 그대로 계수

하여 정립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정교분리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정교분리원칙의 배후에 깔려있는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철학적・법적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이러

한 작업은 다양한 학문분야, 예를 들면 신학, 정치(철)학, 사회학, 법학 등의 분야

에서의 연구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성공할 수 있는 작업일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

한 작업에 작으나마 기여를 하고자 쓴 글이다. 이 논문은 정교분리의 원칙이 단순

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세속세계의 평화적 질

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입된 원칙이라는 점, 정교분리란 국가와 종교의 엄격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며 여기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이란 단지 종교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내지 관용이라는 의미를 넘어

서서 모든 종교인 및 불신자에 대한 국가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종교일반 및 특정종교에 대한 우대나 불이익조치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 더 나

아가서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이외에도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

을 요구하는 원칙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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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정교분리의 원칙은 기독교라는 공통된 문화적・정신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서구의 국가들이 정교유착으로 인한 오래된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근대에 들

어서면서 채택한 원칙이다. 서구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교회

(ecclesia)라는 형식으로 제도화된 종교로서 단순한 영적 권력을 넘어서는 권력

장치로 작동하여 왔으며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세속적인 정치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정치권력과 끊임없는 길항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종교개혁운동의 결과 발생한 기독교 내부의 분열로

인한 종교적・정치적 내전을 경험한 이후 서구의 근대국가는 세속적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종교에 대하

여 중립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와 종교의 상호불간섭

의 원칙은 이념사적으로 본다면 근대의 계몽적 합리주의 사상, 즉 인간의 이성

에 의해 파악할 수 없는 초월적 관념을 부정하는 사상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이성주의의 관점에서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

는 종교적 교리와 규범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계몽의 이념 하에 중

세를 지배하던 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몽

사상에 의해 추동된 서구의 근대화는 국가를 종교적인 구원이나 복음전파와

같은 초월적 목적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안전, 평화, 질서의 확보라는 세속적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로 파악하게끔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국가의 ‘세속화’로

인하여 종교는 더 이상 국가의 공적 영역에 개입할 수 없는 개인의 사적 신앙

으로 ‘사사화’(私事化)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속화’ 혹은 ‘사사화’라는

테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전을 받기 시작하였다. 계몽사상가들은 종교는 인간

의 신화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서 인간이 이러한 미몽에서 깨어나게 되면 종

교는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최근의 세계적인 종교부흥

현상, 종교적 확신과 열정에 기초한 종교근본주의자들의 정치적 운동 등은 종

교연구자들로 하여금 세속화, 사사화라는 테제에 의문을 제기하게끔 만들었다.

이들은 근대화가 반드시 종교의 쇠퇴로 이어진다는 명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항하는 담론으로 탈세속화, 탈사사화라는 테제를 내세우면서 종교와 정

치와의 관계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1) 이러한 정치영역으

1) 이 주제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는 피터 버거 엮음(김덕룡・송재룡 옮김), 세속화냐? 탈세

속화냐? -종교의 부흥과 세계정치- , 대한기독교서회, 2002, 13-36면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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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종교의 재귀’현상은 서구의 근대국가가 유지하여 왔던 정교분리의 원칙

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한국사회로 눈을 돌려보면, 해

방이후 헌법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시하였지만 그동안의 헌정사를 뒤돌아

볼 때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최근 기독교를 중심

으로 한 종교계의 정치참여 요구는 동 원칙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

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헌법상의 정교분리원

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원인

중의 하나는 헌법제정당시에 정교유착의 폐해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단지

법문만을 계수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결과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은 그동

안 한국사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결여된 채 단지 정치적 수사로 활용된 측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 원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위해서

는 우선 서구의 정교분리원칙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정치적・철학적 배경 및

한국사회에서의 의미 등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정교분리모

델은 개별국가마다 그 역사적 맥락의 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왔으며 따라서 한국사회의 정교분리원칙도 서구의 정교분리원칙과 다른 맥락

에서 파악되어야만 한다. 즉, 한국은 서구의 기독교국가나 이슬람국가와 같이

단일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가 아니라 다종교국가이므로 한국사회에서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과 동시에 다수의 종교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게 만드는 원칙으로 파악되어야만 한다. 특정종교가

그 종교의 제도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적 권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

하게 되면 이는 타 종교의 반발을 불러 옴으로써 종교사이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우선 서구와 한국의 정교분리

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정교분리로 인한 국가의 세속화 테제, 정치와 종교

의 차이점 그리고 구체적인 정교분리의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의 의미를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문이 기독교를 중심

으로 정교분리원칙을 살펴 본 이유에 대하여 첨언하자면 정교분리의 원칙이

서구의 기독교국가로부터 나온 원칙이기 때문이고 동시에 기독교가 정치참여

요구가 가장 강한 종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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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교분리의 역사

1. 서구의 경우

서구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로마제국 당시에 초기의 박해를 벗어나서 공인

된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된 이래 서구의 정신적・문화적 동질성을 보장하는 토

대로 자리를 잡았다. 기독교는 로마제국에서 국교가 되었고 교회는 제국교회가

되어 로마제국으로부터 보호와 특혜를 받기 시작하였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제

국을 통하여, 즉 황제의 특별한 보호를 통하여 기독교를 제국의 보편종교로 만

들었으며 그들이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세계의 그리스도화’를 달성할 수 있으

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보호와 특혜는

교회가 초기 원시교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세속화 내지 정치화되는 위험을

불러 오게 되었다.2) 기독교를 통한 하나의 정치적・종교적 통일체를 구현하려

는 생각은 중세를 거치면서 세속적 권력(제권)과 영적 권력(교권)의 끊임없는

대립, 그리고 16세기경부터 나타난 종교개혁운동으로 인하여 기독교 내부의 분

열이 가시화되면서 실현하기 힘든 이상이 되어 버렸다. 로마 카톨릭교회에 대

항하여 일어난 종교개혁운동은 기독교의 통일을 파괴하였고 그 결과 세속군주

들에 대한 교황의 절대적 지배권을 약화시킴으로써 각 국가의 군주권력이 강

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주도하였던 프로테스탄트

의 종교지도자들도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종파적 교리의 정당성에 도

전을 하던 세력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력의 개입을 요청하거나 스스

로 정치권력화하기도 하였다.3) 이와 같이 16세기경부터 유럽에서는 프로테스

탄트파와 교황지지파, 그리고 정통신앙과 이단 등의 대립된 종파들이 세속적

권력을 수단으로 하여 타종파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권리를 박탈하고자 하였

으며 이는 유럽에서 백년이상 이어진 종교전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6-7세

기에 신성로마제국,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의 유럽국가들은 종교의 진리를

둘러싸고 참혹한 내전상태에 돌입하였으며 이러한 진리투쟁을 종결시킬 수 있

는 권위와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인 결정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4) 유럽은 이

2) 아우구스트 프린쫀(최석우 옮김), 교회사 , 분도출판사, 1982, 85-92면.

3) 칼뱅이 제네바에서 실시한 신정정치가 그 대표적 예이다.

4) “로마교황과 공의회는 일찍이 통일적 기독교세계의 최상급의 결정기관이었지만 스스로 투

쟁의 당사자가 되어 버렸다.”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페르데(김효전 옮김), “크리스천의 과

제로서의 종교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9권 제1호, 2003, 4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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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하여 30년전쟁(1618-1648) 이후,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고 개신교 국가에 종교선택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개신교와 로

마 가톨릭교회와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5) 그러나 세속적인 국가권력에

대한 종교적 영향력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종교와 정치의 연결

고리가 완전히 차단되지는 못하였다.

정교분리원칙은 17-8세기경에 등장한 계몽주의 사상에 의하여 그 사상적 기

반을 얻게 된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확신과 낙관에 기초한 계몽주의자들은 종

교에 있어서도 이성에 기초한 이신론(理神論), 자연종교, 이성종교, 더 나아가

무신론 등을 주장하면서 신앙의 자유, 종교적 관용, 교권으로부터의 해방 등을

요구하였다.6) 그리고 이러한 계몽사상을 기초로 한 근대혁명은 제도적으로 국

가를 종교로부터 해방된 존재로 확정하고자 하였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인

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국가는 종교적 색채가 배제된 순수한 사회체(corps

social)로 규정되었다. 즉, 국가는 개인의 자연적 권리와 자유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결사체이며 그 정당성은 더 이상 역사적 혹은 종교적 근거에서 도출되

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동 선언문 제10조7)와 뒤 이어 제정된 1791년 헌법에

서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8) 국가는 종교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는 종교가 국가의 영역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옮겨갔

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미국에서도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6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선

언하였고9), 1791년의 수정헌법 제1조에서 “연방의회는 국교를 수립하거나 종

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정교분

리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하였다. 이는 국가와 교회 사이에

5) 동 조약은 중세적 질서를 종식시키고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유럽의 각 제후에게

로마 가톨릭교회, 루터교회, 개혁교회 중 자신의 종교를 결정할 권리를 부여한 1555년의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6) 대표적인 계몽사상가 중의 한명이었던 로크는 국가란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의 보호

와 같은 세속적인 업무에 국한되어야 하며 영혼의 구원에 관한 업무는 교회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엄격한 정교분리를 주장하였다. 존 로크(공진성 옮김), 관용에 관한

편지 , 책세상, 2008, 21-31면.

7) 제 10조 “누구도 그 의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그 표명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

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

8) 1791년 프랑스 헌법 Title I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자유를 가진다.”

9) 제 16조 “종교, 혹은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와 그로부터 해방되는 방

법은 강제나 폭력이 아니라 이성과 확신에 의해 지도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

은 평등하게 양심의 명령에 따라 자유로운 종교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의 관용과 사랑, 상호간의 박애를 실천하는 모든 이의 상호간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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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의 장벽(a wall of separation)’10)을 세움으로써 종교적으로 가장 다원화된

국가의 시민적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일찍이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서 종교분쟁을 해결하

고자 ‘cuius regio, eius religio’(영주의 종교가 그 영지의 종교)의 원칙을 도입

하였으나 이 원칙은 개인의 신앙선택의 자유를 영주가 제한할 수 있게 하였으

며,11) 근대시민혁명기인 18세기말부터 비로소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인

정하기 시작하였다. 프로이센의 1788년의 종교칙령과 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제1-6조 Ⅱ-11)은 개인에 대한 완전한 신앙과 양심의 자유, 공인된 종

교단체(루터교회, 칼빈교회, 카톨릭교회)에 대하여 공적 세계에서의 종교활동을

보장하였고, 1849년 바울교회헌법 제144조-147조에서 그리고 1850년의 프로이

센헌법 제12조에서 완전한 신앙의 자유와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였다.12)

그러나 시민혁명기에 확립된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는 뒤이어 나타

난 왕정복고기에는 기독교 국가의 이념이 재등장함으로써 위기를 겪기도 하였

고, 이후에도 예컨대 19세기말 독일의 비스마르크시대의 소위 ‘문화투쟁’으로

명명되는 카톨릭에 대한 억압정책이라든지 1905년 프랑스의 세속주의적・반교
권주의적인 정교분리법제정 등으로 인한 국가와 종교 사이의 긴장관계는 계속

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타종교를 가진 이민자들의 증가 등으

로 인하여 서구사회의 문화적・종교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가가

종교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지

고 있는 중이다.13)

10) “나는 종교가 다만 인간과 신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문제이고, 그의 신앙 혹은 예배방식

에 대하여 타인에게 해명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부의 입법권은 의견이 아닌 행위에만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전 미국민이 그들의 입법부가 ‘국교 설립과 종교의 자유

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장

벽’을 세운 것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 Thomas Jefferson(1802), in: Alpheus

Thomas Maso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16th ed, 2012, p. 508에서 재인용.

11) 아우쿠스부르크 화의는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국회에서 맺어진, 카를 5세와 프로테스탄

트 영주간의 합의를 말한다. 이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 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

합한 것이다. 각 지방의 영주가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였으나,

개인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었고 각 지방의 영주의 선택에 따라야만 하였다.

12) H. Dreier, Säkularisierung und Sakralität: zum Selbstverständnis des modernen
Verfassungsstaates, Mohr Siebeck, 2013, S.19-21.

13) 서구국가들의 종교에 대한 대처방식은 개별국가의 역사적・문화적・정치적 차이로 인하

여 동일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서구의 정교분리 원칙의 모델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는 정상우, “정교분리 원칙의 모델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연구”, 헌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2014, 222-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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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경우

1) 해방이전

한국에서 정교분리에 관한 담론은 조선 말기에 기독교라는 서양종교가 들어

오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세기말 20세기초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국교제도 금지와 교파교회의 전통14)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종교문

화의 영향을 받아 종교의 정치개입금지를 강조하였다. 이들은 신앙의 개인적

차원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와 정치 사이에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당시 조선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 선교가 현실정치와 연결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교분리의 강조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

배가 점점 강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정책과 부합되게 되었다.15)

즉, 일제 강점기하에서 정교분리의 담론은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선교 및 교회

의 존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제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항일적 저

항운동을 차단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정교분리를 통하여 민족주의와

기독교의 연결을 차단하려는 선교사 및 교회지도자들의 노력16)은 일제 강점기

하에서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민족주의적 저항운동17)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

게 되었고, 특히 일제말기에 일본이 전시체제로 돌입하면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국가의 지시와 통제하에 들어감에 따라 종교의 자율성과 독립성

은 보장될 수 없었으며18) 그 결과 정교분리는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

14) 유럽의 ‘국가교회’전통과 달리 미국은 처음부터 국교부재의 상황에서 ‘교파교회’의 전통을

발전시켜 왔다. 교파교회는 국가로부터 물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력으로

신자와 재원을 충원하고 그 대신 국가의 간섭을 거부한다. 따라서 미국 개신교의 역사에

서 정교분리는 국가에 의한 종교간섭 금지의 의미가 강하였다. 이진구, “한국 개신교사에

나타난 정교분리의 정치학”, 종교문화비평 33호, 2018, 136면.

15)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선교사들은 영적인, 도덕적인 영역에서 계몽에 힘쓰고, 자신

은 정치상 일체의 사건을 담당하여 협력함으로써 조선의 교화를 이루어 가자고 역설하였

고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들을 개선하기 위해 도모하는 모든 방법에 있어서 자신들은 진

정한 공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선교사들은 정치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의 도덕적, 정신적 고양에 전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하였다.“ 최영근, "한국 기독

교에서 교회와 국가 관계: 선교초기부터 해방이전까지 정교분리 논의를 중심으로", 신학

사상 157호, 2012, 10면.

16) 선교사들의 한국교회 비민족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민경배, 한국민족교회형성사론 , 연세

대학교 출판부, 1992, 36-52면, 또한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의 비정치화를 위하여 조직한

1907년의 대부흥회에 대해서는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249-263면을 참고하기 바람.

17) ‘105인 사건’, ‘3.1 운동’, ‘동우회 사건’, ‘흥업구랍부 사건’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18) 일제말기의 기독교 탄압에 대하여는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 1988, 424-451면을 참고하

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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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와 같이 일제하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일본이라는 현실적 국가와 한민

족이라는 ‘상상적 공동체’ 사이에서 갈등을 겪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은 식민지 조선의 기독교인들에게 복종의 신학을

내면화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으로서 교회의 존립을 위하여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으나 이것도 식민지상황에서는 일본의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었다.

2) 해방이후

정교분리의 원칙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 되었다. 동

헌법은 제12조에서 “①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미

국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으로 추

정된다.19) 그런데 헌법기초의원들은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한 제

12조 제2항을 당시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역

사적 연문(衍文)’20)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수정안들이 제출되었다. 이들 의원들은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의 도입이 종교의 자유를 제압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명하면서21) 동 조항을 삭제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가 종교를

19) 이 조항은 처음 유진오안에서 나타나는데 당시 하지 중장의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1948. 4. 5)과 유진오안 초고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Proclamation> All

religions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there is freedom of religious practice not

contrary to public order or morality. There is no state church,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is established.; <유진오안 초고> 모든 인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신앙의 차이로 인하야 사회상이나 법률상 하등의 차별도 받지 않

는다. 국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이영록, “제헌기 종교자유 사

상과 종교조항의 탄생”, 법철학연구 제15권 제2호, 2012, 60면에서 재인용.

20) 전문의원 권승렬은 제12조 제2항의 삽입배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12조2항은 실로 현

재에서는 연문입니다. 그러나 종래에 역사적 관계가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을 넌 데에 불과

합니다. 아직도 아마 이 세계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 안 된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우리 나라는 그것과는 다르겠읍니다마는

역사적 관계 그러한 형적이 조곰 남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것

입니다.”(제1회 국회본회의 속기록 제18호 1948.6.26., 18면) 이와 같이 헌법기초의원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건국당시에 특별한 중요성이 없는, 따라서 국회의원의 의사에 의하여

삭제될 수도 있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21) 정준 의원: “우리는 헌법 제정에 있어서 기초위원들이 종교에 대한 이해가 적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소련 헌법에 종교에 대하야 제압하는 이런 것을 또 종교는 국교로 할 수 없

다. , 정치와 분리된다. 그 조문의 요령이 어데 있는지 알 수 없읍니다. 종교중에 어떠한

종교를 제압하고저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이올시다.”(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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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장려하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22) 이에 대하여

원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의견도 상당수 있었는데23) 결과적으로 수정안들은

부결되고 원안이 그대로 가결되었다. 최초헌법의 종교조항에 대한 헌법기초의

원과 국회의원의 논의를 살펴보면 대부분 정교분리의 의미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없었음을 보여 준다. 수정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정교분리조항이 오히려

국회본회의 속기록 제20호 1948.6.29., 25면) 이남규 의원: “제2항은 제1항의 설명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이 말씀은 이 원

칙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 제1항을 흐미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종교를 경계하는 그러한 그 의사가 여기에 표시되어진 것이올시다. 가

령 다른 나라의 예를 본다고 하드라도 그 동안 종교를 반대하는 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대개 이러한 조문을 쓰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진정으로 종교를 인정하는 국가에

서는 이러한 문구를 쓰지 아니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제1회 국회본회의 속기록 제23호

1948.7.2., 제12면)

22) 장면의원은 “원안 제1행에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제2행에

가서는 국가는 종교상 모든 행위를 보호한다 ”는 추가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제1회 국회

본회의 속기록 제23호 1948.7.2., 17면.

23) 이호석의원: “저는 이 세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를 말

할 것 같으면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할 것 같으면 종교의 자유를

주며 종교에 있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준다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제2항에 있어가지고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피해를

막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점에 우리 역사를 들어볼 때에 어떤 나라는 기독교를 가지고

국교를 만들고 어떤 나라는 불교를 가지고 국교를 만들고 어떤 나라는 유교를 가지고 국

교를 만들어서 그 국교를 가지고 정치에 이용한 것이고 자유 인민에게 피해를 끼친 일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 이념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났으며 이것은 우리가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올시다.” 위 속기록, 13면. 류성갑의원: “저는 국교는 두지 않는다. 종교는 정치와 분

리한다. 는 조항을 지지하고 기외에 종교상 행위는 보호한다는 것을 첨가한다는 수정안은

반대합니다. 이 2 의원 말씀이 국교를 두지 않는 것이라든지 종교와 정치가 분리한 것이

라든지가 다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통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헌법에 정해두면 스스로

유치성을 폭로한 것이니 둘 필요없다고 하였으나 만일 그러한 논법으로 한다면 본장 권

리․의무 등은 모도가 민주국가에서 의례히 있는 것이니 전부 삭제하고 불문법으로 두어

야 한다는 결론이 나야 될 것이니 이론이 맞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어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또 어떤 의원은 우리 역사상 종교의 역할을 말하면서 신라,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찬연한 문화를 일우었다고 하였으나 저는 불교도로서 불교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로되 자아비판이라는 입장에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고려 말

세에 불교가 지나치게 국정에 침투하였기 때문에 백폐가 구생해서 고려가 망하고 말었읍

니다. 또는 이조에서도 유교가 너무 국가정치와 혼연되었기 때문에 모든 폐단이 많이 났

읍니다. 예를 들면 불교도 박해, 천주교도 학살사건 등이 그것입니다. 현하 우리 한국에 6

대 종교가 있는데 이 국교를 두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으면 서로 국교로나 혹은 준 국교

로 대우받으려고 갖인 상쟁이 있지나 않을까 합니다. 또는 보호한다고 하면 6대 종교중

어떤 종교만을 더 보호한다, 어떤 종교는 덜 보호한다 하여 국가로서도 입장이 곤란할 것

입니다. 또는 보호라는 것은 간섭을 의미한 것입니다. 제12조에 정한 종교상 자유는 다른

조항의 자유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법률의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저는 종교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수정안을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 속기록, 18-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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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를 훼손할 의도가 배후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고 수정안

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기독교계 국회의원들이 특정 종교에 대한 국교화를 시

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정교분리 조항의 삭제를 반대하였다. 이

러한 정교분리의 의미에 대한 인식부족은 우리의 과거역사가 서구의 정교분리

원칙이 도입되게 된 역사적 배경, 즉 정교유착으로 인한 정치적 내전에 대한

경험을 가지지 않았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초 헌법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 헌정사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쉽게 지켜질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제1공화국

은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개신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집

권으로 인하여 개신교와 이승만 정권의 유착관계가 매우 심하였으나 이에 대

하여 심각한 문제제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24) 한편, 군사정권이 출범한 이후

기독교계내의 소위 보수진영은 정권의 반공이념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유신

체제의 정당화에 앞장서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

세의 급속적인 증가 등의 반대급부를 얻어 내기도 하였다.25) 이 당시 보수 기

독교진영들은 정교분리를 기본적으로 현실 국가권력에 복종하는 것으로 간주

하였고 그 성서적 근거는 로마서 13장의 권세에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

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하는 것이었다.26) 이러한 정교분리담론은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진보적 기독교 진영27)에 대한 비판의 담론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즉, 이들은 기독교 진보진영의 민주화 운동을 정교분리원칙의 위반으로 간주하

였고 반대로 군사정권을 적극 옹호하는 자신들의 활동을 정교분리원칙의 이름

하에 정당화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민주화 이전의 군사정권하에서 정교분리

의 원칙은 종교계가 정부로부터 종교조직의 ‘제도적 이익’을 보호・확대하기
24) 이승만 정부의 친기독교 정책에 대해서는 강인철.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기독교적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0호, 2009, 91-122면을 참고하기 바람.

25)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장규식, "군사정권기 한국교회와 국가권력 : 정교유착과 과거사

청산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4호, 2006, 103-129면을 참고하기 바람.

26) 이러한 입장은 이 당시 발표된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성명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국

가권력이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거슬러 신앙의 자유를 말살시키는 행위가 없는 한 진정

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권력에 순종하여야 성경적”(한국예수교협의회(KCCC)의 기독교

반공 시국선언문 1974,11,25), “우리교회는 민주주의 정권에 대하여서나 독재정권에 대해

서여서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기본 처지를 굳게 지키고 있다. 로마서 13장에 명시

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한 것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대한기독교

연합회성명서: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1974.11.27) 이진구, “한국 개신교사에 나타난 정

교분리의 정치학”, 종교문화비평 제33호, 2018, 149면에서 재인용.

27) 군사정권시절 기독교 내에서 인권 및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세력들은 소위 ‘해방신학’

내지 ‘민중신학’이라는 신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기독교의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강

조하면서 기독교인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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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혹은 반대로 정부가 종교계로부터의 정치적 비판과 저항을 차단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수사학적 구호로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특히 김대중 정부이후 일부 보수 기독교진영에서 그동

안의 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한 입장을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주장하

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정교분리의 원래 의미는 교회가 정치를 못하게 하는 것

이 아니라 정치가 교회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정교분리에 관한 교

회법과 이론은 중세적 종교유착에 관한 반대이론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교회가

정치에 적극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28) 특히 이들은 개신교의

뿌리 깊은 반공주의29)를 다시 한 번 표방하면서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사립학교법 개

정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반대 운동 등을 하면서 보수단체들과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이래로 구국기도회 등의 대규

모 집회를 계속적으로 열고 있으며 동시에 2004년부터는 기독교 정당을 만들

어 제도권 정치영역으로의 진입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30)

이와 같이 해방이후 한국헌정사에서 종교의 정치참여는 때로는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혹은 반대로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과

정 속에서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하에서는 정교분리원칙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국가의 ‘세속화’라는 테제를

통하여 살펴보고, 정치와 종교의 차이점 그리고 정교분리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8) 이들의 논거에 대해서는 이진구, 앞의 논문, 158-160면, 또한 이철, “개신교 보수교단 지

도자들의 어제의 정교분리 오늘의 정치참여”, 대학과 선교 제37집, 2018, 152-178면을

참고바람.

29) 기독교인의 반공의식은 공산주의 국가들의 종교정책에 대한 불신 및 분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역사적 뿌리가 깊다. 이에 대해서는 손은실. "광화문광장의 개신교 보수세력

정치집회의 역사적 뿌리", 한국여성신학 제90호, 2019, 26-36면; 강인철. "한국 개신교

반공주의의 형성과 재생산", 역사비평 제70호, 2005, 40-63면; 같은 사람 "남한의 월남

개신교인들: 반공주의와 민주주의에 미친 차별적 영향", 종교문화비평 제13호, 2008,

131-156면을 참고바람.

30) 기독교계는 2004년 17대 ‘한국기독당’을 시작으로 18대 ‘기독사랑실천당’, 19대 ‘기독자유민

주당’과 ‘한국기독당’, 20대 ‘기독자유당’과 ‘기독당’, 21대에서는 ‘기독자유통일당’을 통하여

제도권 정치로의 진입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큰 성과는 없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번 선거에서 1.83%(51만3159표)를 얻는 데 그쳤다. 한편, 지난해 10월 한국기독교사회문

제연구원이 발표한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

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당을 창당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개

신교인 79.5%가 반대 입장을 보였고, 찬성은 5.2%에 불과했다(보통, 모르겠다는 응답이

15.2%). 출처: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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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교분리원칙과 국가의 ‘세속화’

정교분리원칙은 크게 보면 계몽주의의 대두와 함께 서구의 근대화가 진행되

면서 정치, 법, 학문 등의 영역이 종교적 기구와 규범으로부터 분리 내지 자율

화되는 소위 ‘세속화’라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확립된 원칙이다. 이러한 세속화

과정을 통하여 근대국가는 종교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으며 근대국가는 종교에

대하여 중립적인 국가, 즉 무신론적 국가가 되었다. 종교와의 관계에서 국가의

세속화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세속화된 국가는 자신의 권력, 권위 및 근거를 더 이상 초월적인 신성

함에서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세속화된 근대국가는 그 정치질서의 정당성

을 과거와 같이 종교적인 신성함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아야만 하였다. 세속

국가의 목적과 기초에 관하여 체계적인 이론을 수립한 홉스에 의하면 국가는

외적인 평화와 질서를 보장하는 주권적 결정통일체이고, 주권자의 의무는 시민

들의 행복(felicitas)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1)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방어; 2)

내부적 평화의 보존; 3) 공공의 안전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의 부의 획득; 4)

순수한 자유의 완전한 향유”31)를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국가의 목적은 종교로부터 독립된 순수한 세속적인 목적인 시민적 삶의 보존

조건의 보장에 국한되는 것이었다. 달리 말하면 국가는 초월적・윤리적 목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안전, 유지, 국민의 복지라는 세속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으로 파악되기 시작하였으며 세속화되기 시작한 근대초기의 국가는 이러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고유한 현실적이고 합목적적인 합리성, 즉 국

가이성(Staatsräson)의 준칙에 따라서 통치하기 시작하였다.32) 이러한 국가고

유의 합리성의 발견은 중세의 정치질서를 지배하고 있었던 우주론적 신학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둘째, 세속화된 국가는 개인의 신앙, 양심 등과 같은 종교적・도덕적 판단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신앙 및 세계관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보

장하는 세계관적으로 중립적인 국가를 말한다. 세속국가는 이러한 ‘중립성의

원칙’을 통하여 절대적인 타당성을 주장하는 종교적 진리에 관한 문제에 개입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절대적인 진리에 관한 결정은 국가의 몫이 아니라 철저하

게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진다. 세속국가는 절대적인 진리문제에 대한

31) T. Hobbes, On the Citizen, Cambridge, 1997, ⅩⅢ. 6, p. 144.

32) 국가이성의 보다 상세한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는 미셀 푸코(오트르망 옮김), 안전, 영토,

인구-콜레주드 프랑스 강의 1977-78년 , 난장, 2004, 제10강, 347-386면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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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제공하지 않으며 오직 시민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공공질서

(ordre public)를 산출하는 과제를 가질 뿐이다. 아울러 세속국가는 “종교적 진

리의 문제를 배제함으로써 대립되는 종교의 공존이라는 목적”33)을 달성하고자

한다.

셋째. 세속국가는 신을 가지지 않는다. 세속국가는 공인종교를 부정함으로써

종교로부터 해방되었으며34) 종교는 국가영역에서 시민사회영역으로 이동되게

되었다. 그러나 세속국가의 공인종교의 부정과 이로 인한 ‘종교의 사사

화’(Privitalisierung der Religion)는 종교의 후퇴나 소멸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속국가에서의 종교의 사사화는 개인과 종교단체가 그 동안의

국가의 간섭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종교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끔 만들

었다. 한편, 종교의 사사화는 종교를 개인적 내면의 신앙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종교를 공적 영역으로부터 추방시킨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종교의

사사화는 단지 “다양한 종파에 대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의미”35)하는 것

이며, 공적 공간에서의 종교적 담론과 행위의 자유를 금지하는 의미를 가지지

는 않는다. 또한 종교의 사사화는 개인과 종교단체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종교와 정치권력의 유착을 끊어 내고 정치권력을 ‘탈신성화’

함으로써 종교가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작동하는 것을 막게 하였다.

넷째, 세속국가는 종교권력과 세속권력의 헤게모니 다툼에서 ‘누가 결정하

는가’(Quis iudicabit)라는 서구의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 즉 ‘주권’을 가지게 되었다. 세속국가에서는 일차적으로 개인에게 자신의

고유한 판단에 따라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되지만 그 범위와

한계는 국가의 최종적인 해석 및 결정권한을 통하여 정해진다. 즉, 어떠한 종

교를 합법적 종교로 인정할 것이냐, 또한 종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보호를

할 것이냐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국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홉스의 리바이

어던의 표제화의 수많은 작은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인간(magnus

homo)은 검과 주교의 지팡이를 양 손에 들고 도시 위에 서 있다. 이것은 “정

치와 신학을 동시에 관장하는 국가에 대한 하나의 메타포이다.”36)

33) H. Dreier, Säkularisierung und Sakralität: zum Selbstverständnis des modernen
Verfassungsstaates, Mohr Siebeck, 2013, S. 35.

34) “국가는 국교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다시 말해 국가로서의 국가가 그 어떤 종교도 공인하

지 않음으로써, 국가가 오히려 스스로를 국가로 공인함으로써, 국가는 국가의 형식 안에

서 , 즉 국가의 본질에 적합한 방식으로 국가로서 종교로부터 해방된다.” 칼 막스(김현 옮

김),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 책세상, 2015, 29면.

35) H. Dreier, 앞의 책, S.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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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세속국가는 종교적 진리나 종교적 권위가 아니라 법에 의하여 통치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속국가의 법은 이전의 전통적인 종교적・도덕적 기초로
부터 해방된 세속적이며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하여야만 하였다.37) 세속국가에

서의 법의 효력근거는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국가적 ‘권위’이며(auctoritas

non veritas facit legem), 세속국가의 “법은 인간과 신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

과 사람의 관계, 인간과 국가권력과의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법은 인간의 영

원한 구원이나 도덕적 완성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외적 질서의 수립을 목적으

로 한다. 그러므로 법의 세계는 도덕과 진리의 질서가 아니라 평화와 자유의

질서이다.”38) 따라서 세속국가의 법은 개인의 신앙이나 양심과 같은 내적인 영

역에 개입하지 않으며, 개인의 외부적 행위가 국가의 평화와 질서를 위협할 경

우에만 개입한다.

Ⅳ. 정치와 종교의 차이점

정교분리의 원칙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속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확보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원칙이다. 그런데 세속세계의 평화를 위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정치와 종교는 그 추구하는 목적과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점을 가지

고 있으므로 양자가 융합될 경우에는 세속세계의 혼란을 촉발시킴으로써 세속

세계의 평화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자

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종교와 정치는 그 추구하는 목적에 있어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종

교의 본질적 목적은 개인의 구원, 도덕적 완성 등의 초월적・정신적 가치를 추
구하는 것인데 반하여 정치는 현세의 인간사회의 평화, 안전, 질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종교적 언어와 세속적・정치적 언어는

서로 다른 문법을 가진다. 종교는 자신의 도그마 내지 교리가 절대적 진리임을

36) Jacob Taubes, “Zum Begriff der politischen Theologie”, in: ders.(Hg.), Der Fürst
dieser Welt. Carl Schmitt und die Folgen, Wilhelm Fink, 1983, S.10.

37) 근대법이 중세의 종교법(Canon)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

실이 근대법의 효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기원과 효력의 구별). 즉, 근대법의 효력근거

를 종교적 진리에 관한 신학적 근거에서 구할 수는 없다. H. Dreier, 앞의 책, S. 48-50.

38)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페르데(김효전 옮김), “크리스천의 과제로서의 종교의 자유”, 헌법
학연구 제9권 제1호, 2003, 504-5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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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하지만 절대적 진리에 관한 종교적 언어는 사실에 관한 경험적 진술

도 아니며 이성에 의해 그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석적 진술도 아니다.

따라서 종교적 명제에 관한 진술은 입증할 수도 없고 따라서 반박할 수도 없

는 것이다.39) 이와 같이 종교적 교리의 진리여부는 이성의 관할권 밖에 있는

믿음의 대상이다.40) 이에 반하여 정치적 언어는 설득과 협상의 언어로서 절대

적인 형이상학적 진리여부를 가지고 다투는 언어가 아니다. 정치영역은 다양한

가치와 이익이 충돌하는 영역으로서 정치영역에서 자신의 가치와 이익을 관철

하려는 자의 언술은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한

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절대화하면서 다른 가치를 허위로 간주하고

이를 부정한다면 정치는 작동할 수 없게 된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정치 영역에

서의 진리에 대한 확신은 독재와 억압적인 정체를 탄생시키는 계기로 작동하

였으며, 따라서 민주적이고 다원화된 정치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치영역

에서의 절대적 진리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종교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진리를 추구하나 정치는 다양한 이념을

추구한다. 정치의 이념은 가변적인 것이며 따라서 정치적 이념변화에 따라 정

치질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의 정

치질서, 중세의 정치질서, 근대의 민주적 정치질서는 각각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여 왔다. 물론 종교도 각 시대의 정치질서와 정

치적 이념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분파들이 발생하여 왔지만 근본적으로는 보

편적 진리를 추구한다. 이러한 종교의 초월성과 보편성이라는 특징은 종교가

현실적으로 존립할 수 있게 만드는 인적・물적 토대인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

서게 만든다. 종교는 초월적・보편적 진리를 주장하면서 특정한 국민과 국가를
초월하는 정신적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에 반하여 국가는 주권에 의해 획정된

일정한 공간위에서 그 구성원인 국민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적 공동

체를 지향한다. 따라서 종교의 보편주의주장은 국가의 정체성과 충돌할 가능성

을 발생시킨다. 기독교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서구와 달리 다종교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특정종교가 그 종교적 신념과 교리를 정치적 영역에 투

사하게 된다면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현실적으

로 제도로서의 종교는 그 종교가 터를 잡고 있는 국가라는 틀 속에서만 존립

39) “모든 종교적 교리는 입증할 수 없는 환상”, 지그문트 프로이트(김석희 옮김), 문명 속의

불만 , 열린 책들, 1997, 206면.

40)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credo quia absurdem).” 이 말은 초기 기독교의 교부였

던 Tertullianus(155-222))의 말로 전해진다. 위의 책, 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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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종교제도도 국가라는 제도가 없다면 유

지되기 어렵다는 것은 일제식민지를 통하여 이미 경험한 바 있다.

Ⅴ. 정교분리원칙의 구체적 내용

정교분리의 원칙이란 용어는 우리 헌법이 제20조 제2항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유래한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조항에서 해석상

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단어는 ‘분리’라는 단어이다. 헌법 문언상 분리라

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경우는 드문 예에 해당하는데 비교적 엄격한 정교분리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와 미국에서도 헌법에서 분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다. 분리란 ‘서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다’라는 사전적 의

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교분리에서의 분리를 국가와 종교 사이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부정하는 의미로 엄격하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 내의 다양한

영역들은 국가와 필연적으로 상호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종교영역도 마찬가

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국가와 종교의 완전한 단절을 의

미하는 원칙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특

정한 종교나 교파에 대한 국가의 특권부여를 금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그 국가 내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나 종파, 그리고

무신론자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취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은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나 수동적인 관용을 의미하기 보다는

종교적으로 대립된 집단들을 포괄하여 그 대립성을 상대화함으로써 국가적 통

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립성’이란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정교분리

의 원칙은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다. 종교가 정치영역에 개입하여 정

치적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면 세속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와 종교의 쌍방향적 관점, 즉 국가의 종

교적 중립성과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1.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정교분리의 원칙은 우선 국가로 하여금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한다. 국가는

원칙적으로 종교문제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며(불개입 내지 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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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의 원칙) 더 나아가서 특정종교나 종파를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국가의 중립의무에서 도출되는 ‘공평성의 원칙’을 침

해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특정종교에 대한 우대나 차별조치는 정교분리의

목적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한 국가내의 다양한 종교 내지 종파의 존립,

즉 종교적 다원주의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이나 법령

은 단지 ‘세속적’ 목적을 가져야만 하고 종교를 장려하거나 반대로 억제하려는

의도나 효과를 가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41) 더 나아가서 “모든 종교를 동등하

게 보호하거나 우대하는 조치도 무종교의 자유를 고려하면 헌법이 규정하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원칙에 어긋난다.”42) 이와 관련하여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종교단체 및 종교인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세제혜택들은 정교분리원칙

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43)

또한 국가기관의 결정은 종교적 근거가 아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

는 세속적 근거에 기초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입법은 세속적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만 하며,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적 편향성을 보이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4) 법관의 경우에도 판결에 있어서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특정한 종교적 견해를 자신의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국가의 종교적 중립의무는 국가가 특정종교를 선호한다는 신호를 보

내는 것을 금지시킨다. 따라서 국가의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는 국기, 국가(國

歌) 등에 종교적 상징물을 채택하는 것은 금지되며 국가적 의례에 있어서 특

정 종교의 종교적 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국・공립학교
에서의 특정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은 금지된다.45)

41) 정교분리원칙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대표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Lemon test(1971)

에 의하면 1) 정책은 ‘세속적 목적’을 가져야만 하고 2) 그 주된 효과는 중립적이어야만

하며(즉 종교를 장려하거나 억제하지 않아야만 한다) 3) 정부와 종교사이의 ‘과도한 연루

(excessive entanglement)’를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Alpheus Thomas Maso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16th ed., 2012, p. 511.

42) 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 등, 판례집 22-1상, 135-136면.

43) 한정된 지면관계상 여기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룰 수는 없고 다만 참고할 만한 문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재진, "종교인과세 소득세법 위헌논쟁", 교회와 법 제6권 제1

호, 2019, 92-122면; 박윤경,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청파법학 제14호, 2017, 55-80면;

김무열,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소고", 조세와 법 제

10권 제1호, 2017, 49-73면; 이천화외 2인, "종교단체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

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3호, 2016, 359-386면.

44) 과거 이승만,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적 편향성을 가진 발언이나 행위들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원칙을 위배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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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종교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 따

라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적 차별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지시를 받는

하급자에게 그 차별행위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금지된다.46) 더 나아

가서 공직자는 하급자에게 특정종교를 신봉하거나,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

요할 수 없다. 다른 한편,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은 국가로 하여금 종교단체의 자

율성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종교단체 내부의 의사

결정이나 행위에 대하여 개입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여야만 한다.47)

2.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무와 함께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를 종교인의 모든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속화되고 다원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든지 민

주적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적 공간에서의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과 행위는 자

신의 특수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비종교인도 공감할 수 있는 합당한

(reasonable)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

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사항들을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성직자의 공직참여문제이다. 일반평신도의

경우에 국가공직을 맡는 것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의 보장으로 인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없으나 종교단체의 직업적 성직자가 공직을 겸직하는 것은 정교분리

의 원칙상 금지되어야만 한다. 이는 종교단체의 내부규범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카톨릭의 ‘교회법전’ 제285조 제3항에 의하면 “성직자들은 국가권력

의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동법전 제287조 제2항

45)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6)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7)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

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

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

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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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들(성직자들-인용자)은 정당이나 노동조합 지도층에서 능동적 역할을 맡

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전’(2017)

제7편 재판법 제4조 제6항에 의하면 교역자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벌칙(견책 또는 근신)을 부과하고 있다. 성직자의

공직참여금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 당시 도

입한 군종제도이다. 현재 군종제도에서 군종은 성직자이면서 동시에 군장교라

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해 도출되는 성직

자의 공직참여금지라는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군종제도의 위헌의

심을 제거하려면 군종요원들을 민간인으로 대체하여야만 할 것이다.48)

둘째, ‘종교단체’가 특정정당이나 공직 선거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은 금지되어야만 한다. 종교단체는 현재 비영리단체로서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 단체의 성격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는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넘어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는 행위이므로 이는 금지되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54년의 존슨 수정법령에 의하면 교회를 비롯한 면세

혜택을 받는 모든 비정부단체가 특정 공직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

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면세 혜택

이 박탈된다.49)

셋째, 종교정당의 허용여부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종교정당은 해방정국에 잠

시 출현하였으나 그 이후 반세기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특히 개신교에서

기독교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독교정당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50)

종교정당은 ‘특수한 종교적 이념과 세계관을 현실세계에 관철시키기 위하여 정

치적 권력을 획득하려는 정당’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51) 기독교라는 공통된 정

신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서구의 경우 기독교이념에 기초한 정당은 쉽게 용인

48) 그러나 군대의 본질적 특성과 성직자의 종교적 사명이 조화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다종

교국가인 한국의 특수성상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군종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군 내부에 종교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군

종제도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49) 정영화, “미국 헌법상 정교분리의 판례법과 시사점”, 홍익법학 제20권 제2호, 2019,

197-199면.

50) 해방이후 한국의 종교정당의 역사는 강인철, 한국의 종교, 정치, 국가-1945-2012 , 한신

대학교출판부, 2013, 101-108면에 잘 정리되어 있음.

51)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정당의 명칭에 종교단체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종단의

특수한 종교적 이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정강이나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을 종교정

당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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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었으나 한국과 같은 다종교국가에서 특정종교가 위의 의미에서의 종

교정당을 창설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

를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타종교의 종교정당의 창설을 유발함으로써 다

수의 종교정당이 출현하여 종교 간의 정치적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종교의

정치세력화는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으

며 종교정당의 창설은 오히려 종교의 권위와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을 종교정당 찬성론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52)

3.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

보았다시피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교유착으로 인한 세속적 세계의 혼란과 무질

서를 극복하고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타난 원칙이다. 국가는 자신

의 질서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교에 대하여 분리의 벽을 쌓음으로써 스

스로 종교에 대하여 중립적, 무신론적 국가가 되고자 하였다. 동시에 국가는

관용의 원칙을 통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종교 내지 종파의

병존을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의 자유의 근거가 된 관

용의 원칙은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세속질서의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원칙이다. 즉, “관용의 원칙은 종교적 논거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질서와 관련된 정치적 논거이다.”53)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이 도입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 정교분리원칙의 도입목적은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하여 세

속적 질서와 평화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원칙이지 종교의 자유

를 보장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정교분리원칙과 종교의 자유

를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볼 수는 없다.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는 논

리적으로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정교분리의 원칙을 도입하지 않

는 국가의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다.54) 반대로 정교분리의 원

52) “종교가 주장할 근거가 없는 (위임받지 않는) 세속권력을 얻는 것은 마땅히 자신에게 돌

아가야 할 권위를 위태롭게 한다. 종교가 정치권력과 연계할 경우, 소수인에 대한 권위를

늘이지만 만인을 거느릴 소망을 잃는다.” A 토크빌(임효선・박지동 옮김), 미국의 민주

주의 Ⅰ , 한길사, 1997, 391면.

53) E.W.Böckenföde, “Die Entstehung des Staates als Vorgang der Säkularisation”, in:

ders., Recht, Staat, Freiheit, 2. Aufl., 1992, S. 104.

54) 국교를 인정하는 국가들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이슬랜드 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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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공적 공간에서의 종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55)

종교의 자유는 적극적 종교의 자유와 소극적 종교의 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적극적 종교의 자유는 신앙을 가질 자유, 신앙을 표현할 자유, 신앙에 따

른 행위를 할 자유를 말하며 소극적 종교의 자유는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자유, 종교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 신앙으로부터 나오

는 행위를 거부할 자유 등을 말한다.56) 그런데 종교인이 적극적 종교의 자유

에서 도출되는 신앙에 따른 행위의 자유를 정치영역에까지 확대시키게 되면

헌법상의 정교분리의 원칙과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물론 종교인도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종교인의 정치적 권리는 정

교분리의 원칙으로 인하여 일반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

다. 종교인은 자신의 종교적 교리와 신념을 사적 공간이 아닌 정치적 공간에

투사하는 것을 자제하여야만 하며, 정치적 문제에서 종교인은 종교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에 기초하여 공공선을 지향하는 ‘공

적 이성’(public reason)57)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입헌국가

에서 헌법의 틀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는 다른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예를 들면 종교적 행위가 타인의 종교선택 및 무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강제헌금을 요구한다든지, 맹세나 서약 등으로 종교의식에의 강제참여를 요구

하는 것 등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 이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

래하므로 이를 종교적 자유의 행사로 무조건 정당화할 수는 없다.58) 더 나아

가서 종교의 자유도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기본권제한의 목적이라

고 볼 수 있는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59)

제 62조에서 “복음주의 루터교는 아이슬란드의 국교이며, 국가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받는

다”고 하면서도, 제 63조에서는 “누구나 개인적 신념에 따라 종교단체를 설립하고 종교를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헌법은 제43조에서 “크메르

의 모든 시민은 완전한 신앙의 권리를 가진다. 신앙과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그것이 다

른 신앙이나 종교, 공공질서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에 의해 보장된다. 불교는

국가 종교이다”라고 하여 불교가 국교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55) 예를 들면 엄격한 정교분리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종교가 공적 영역에 개

입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복장을 착용하는 등의 종교

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행위의 자유가 제한된다.

56) Pieroth/Schlink, Grundrechte, Staatsrecht Ⅱ, 27. Aufl., Vahlen, 2011, Rdnr 558.

57) 공적 이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존 롤즈(장동진 역), 정치적 자유주의 , 동명사, 1998,

262-317면을 참고하기 바람.

58) 이는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기본권충돌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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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는 말

현실세계의 경험적 삶을 초월하는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종교적 본능’은

사라질 수 없을 것이며 반대로 세속적 관심을 실현하기 위한 권력을 획득하려

는 인간의 정치적 본능도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양자가 결합하는 경

우에 발생한다. 종교는 우선 자신의 제도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정치세계

에 개입한다. 종교는 교세의 확대를 위하여 정치권력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므로 한편으로는 정치권력에 협조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를 탄압

하는 정치권력에 저항하기도 한다. 또는 종교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

하면서 불의의 정치권력에 대한 도덕적 비판을 가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세

속세계를 종교적 신념과 교리에 기초한 세계로 변혁시키고자 하기도 한다. 반

대로 정치세계에서는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혹은 정치적 의제를 정

당화하고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종교가 정치권력과 맺는 동맹은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바

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이러한 정교유착의 연

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하여 도입된 원칙이다. 그러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세속

적 영향력으로 인하여 이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

의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정치적 운동은 이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부

상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세속세계의 평화를 위한 정교

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채택하는 국가들은 개별국가의 특수한 역사적・정치적
상황의 차이로 인하여 그 엄격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개별국가마다 그 국

가에 합당한 정교분리모델을 찾으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따

라서 대한민국도 한국사회에 적합한 정교분리모델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서구사회와 달리 다종교국가이므로 서구의 정교

분리모델을 참조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선 한국에서의 정교분리는 다원주의모델에 기초하

여야만 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다양한 종교와 종파 그리고 불신론자가 공존하

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종교적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하

59) 프랑스의 시민과 인간의 권리선언 제 10조 “누구도 그 의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

도 그 표명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

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판례집 13-2,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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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종교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만 한다. 즉, 국가는 종교일반 그리고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입법적・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

다. 또한 국가의 종교적 중립의무와 함께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았

던 종교의 정치적 중립의무도 강조되어야만 한다. 특히 직업적 성직자나 종교

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는 발언이나 행위를 통하여 ‘제도화된 정치’에 개

입하는 것은 금지되어야만 한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근원적으로 본다면 종교가

정치세력화하여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하여 도입된 원칙이다. 종교가 정치권

력을 장악하여 자신의 절대적 진리를 세속세계에 관철하려고 할 때 그 결과는

세속세계의 ‘치리’(治理)가 아니라 오히려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더 나아가서 종교가 정치권력과 연대를 맺게 된

다면 그 종교는 정치권력이 야기시키는 적대감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

는 종교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게끔 만든다. 종교는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종교가 그 생명을 지속시키는 데에는 정

치권력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정치참여를 주장하는 종교인들은 깨

달아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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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of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in the Korean Constitution

60)Sung Jung-Yub*

According to the article 20 of the Korean Constitution, “(1)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religion. (2) No state religion shall be recognized,

and religion and state shall be separated.” These clauses are central to the

protection of religious beliefs and to the maintenance of civil peace in a

religiously diverse culture. The meaning of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however, has not been fully scrutinized up to now. During the Middle Ages

in Europe, the Christian religion gave state authorities and state was the

protector of the Christian faith. This excessive entanglement of state and

religion has caused the civil war in the West.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of states, western countries have developed the doctrine of ‘separation between

state and religion’ and the state has been secularized. However, given the

many ways in which state may interact with religious institutions, the complete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would be impossible. Therefore, the separation

clause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guarantee of the neutrality of state in

the sense of state’s fair treatment of all religious institutions and non-believers.

On the other hand, all religious practices have its limitations in the

constitutional state and the political engagement of religious institutions should

be restrained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of diverse religions. To draw

the reliable line between state and religion would be one of the most pressing

tasks for the korean society. I hope this article could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 between state and religion in Korea.

Keywords :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religious liberty, secularization, 
privatization, de-secu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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